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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배포 2023. 8. 29.(화)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3% 증가한 약 14.5조 원 편성 
- 댐․하천 관리 등에 약 2조 원 투자, 올해 1.2조원 대비 약 0.8조 원(68.2%) 증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103억 원, 

설계비)을 우선 편성한다.

    ※ 국가하천정비사업 : (’23) 4,510억 → (‘24) 6,627억 원,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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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

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

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

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 신규 댐 건설 등 : (‘24 신규) 93억 원

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 114억 → (‘24) 155억 원, < 36.0% ↑ >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3) 1,541억 → (‘24) 3,256억 원, < 111.3% ↑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 85억 → (‘24) 262억 원, < 208.2% ↑ >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예․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

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를 설치한다. 홍수예보의 중요성․시
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도심하천 ~’26년, 소규모 하천 ~‘29년)을 훨씬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홍수 예보 발령 시 홍수의 영향 

범위를 3차원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하여 국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술도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 (’23) 169억 → (‘24) 844억 원, < 399.4% ↑ >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23) 54억 → (‘24) 254억 원, < 370.4% ↑ >

  아울러,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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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23) 694억 → (‘24) 781억 원, < 12.5% ↑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  (’23) 2,789억 → (‘24) 3,799억 원, < 36.2% ↑ >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 : (’24 신규) 50억 원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

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 원, 민간자금 1,000억 원을 연결 및 조성하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 (’23) 207억 → (‘24) 328억 원, < 58.5% ↑ >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 (’23) 124억 → (‘24) 301억 원, < 142.7% ↑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 (’24 신규) 600억 원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6만대(전기 29.5만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 무공해차 보급 : (’23) 2조 5,652억 → (‘24) 2조 3,988억 원, < 6.5% ↓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 (’23) 5,189억 → (‘24) 7,344억 원,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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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7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

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확대(40만명→100만명)한다.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23) 104억 → (‘24) 236억 원, < 126.9% ↑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 (’23) 1,388억 → (‘24) 1,277 억 원, < 8.0% ↓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 (’23) 240억 → (‘24) 311억 원, < 29.6% ↑ >

<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

구제급여 지원 물량(2,773명→3,791명)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1만명→2만명)한다. 

    ※ 석면피해구제급여 : (’23) 277억 → (‘24) 455억 원, < 64.3% ↑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 (’23) 36억 → (‘24) 72억 원, < 100% ↑ >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

댐을 확대(2개→7개, 설계기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하여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 지하수관리(지하수저류댐) : (’23) 3억 → (‘24) 108억 원

공업용수도 확충(광양산단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 (‘24 신규) 3억 원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 (’23) 228억 → (‘24) 420억 원, < 84.2% ↑ >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및 활용 : (‘24 신규)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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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 (’23) 38억 → (‘24) 90억 원 < 136.8% ↑ >  

하수처리장 확충 : (’23) 7,716억 → (‘24) 9,955억 원 < 29.0% ↑ >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팔공산 국립공원) : (‘24 신규) 125억 원

국립공원공단 출연(헬기 교체) : (‘24 신규) 25억 원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

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2. 2024년도 예산안 달라지는 주요 내용

3. 2024년도 환경부 주요사업 설명자료.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채은 (044-201-6330)

<총 괄>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승현 (044-201-6337)

담당자 주무관 유경록 (044-201-6342)

<수해피해> 수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병언 (044-201-7611)

총  괄 담당자 사무관 강민지 (044-201-7615)

댐 담당자 사무관 김태윤 (044-20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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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 하천계획과 책임자 과  장 김보현 (044-201-7701)

담당자 사무관 박영상 (044-201-7704)

AI홍수예보 수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651)

담당자 연구관 박상근 (044-201-7662)

<녹색산업>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인홍 (044-201-6701)

육성> 담당자 서기관 서지원 (044-201-6702)

<녹색산업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7560)

해외진출> 담당자 사무관 김원빈 (044-201-7562)

<무공해차>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전기차 담당자 사무관 정윤화 (044-201-6882)

충전기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경미 (044-201-6897)

수소차 담당자 사무관 김유란 (044-201-6881)

충전소 담당자 사무관 전태용 (044-201-6892)

<석면피해>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담당자 사무관 김준호 (044-201-6818)

<먹는 물> 물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고응 (044-201-7140)

총 괄 담당자 서기관 박상철 (044-201-7141)

지하저류댐 토양지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은정 (044-201-7170)

담당자 사무관 최용준 (044-201-7186)

공업용수도 물이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박진형 (044-201-7129)

<녹조대응>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이연진 (044-201-7018)

<국립공원>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316)

담당자 사무관 김정선 (044-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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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예  산

(단위 : 억원, %)

분  야 ‘23 예산
(A)

‘24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15,918 126,067 10,149 8.8
○ 기후·녹색·대기 45,679 46,534 855 1.9

- 기후 2,240 2,225 △15 △0.7
- 녹색산업 5,191 6,804 1,613 31.1
- 대기 38,248 37,505 △743 △1.9

○ 물관리 49,509 60,342 10,833 21.9
- 상수도·지하수 10,098 10,639 540 5.4
- 수질·하수도 26,990 30,919 3,929 14.6
- 댐·하천·물산업 12,421 18,785 6,364 51.2

○ 자연환경 9,555 8,271 △1,284 △13.4
○ 자원순환 3,257 2,546 △711 △21.8
○ 환경보건·화학 3,057 2,908 △149 △4.9
○ 환경일반 등 4,861 5,466 605 12.5

    기  금

(단위 : 억원, %)

구 분 ‘23 예산
(A)

‘24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8,817 18,499 △318 △1.7

한강수계관리기금 5,640 5,453 △187 △3.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72 2,312 △60 △2.5

금강수계관리기금 1,308 1,317 9 0.7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 리 기 금 914 911 △3 △0.3

석면피해구제기금 331 509 178 53.8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8,252 7,998 △25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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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4년도 예산안 달라지는 주요 내용

분 야 주요 사업내용 ’23년 ‘24년 정부안

치수 

인프라

보강

 신규 댐 건설 및 기존댐 
리모델링

- 10개소
(기본구상&타당성조사)

국가하천 준설 3개소
~

19개소

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 - 10개소

지류하천 정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

- 20개소

홍수특보(AI 홍수예보) 지점 75개소 223개소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 

전환

미래환경산업 육성 공급 자금 3,700억원 4,700억원

환경산업수출기반 지원 대상 기업 62개사 115개사

녹색인프라 수출지원 펀드 결성 -
800억원

(국비 600억)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물량/단가)
(지자체)15.1만대/5백

(민간)6.5만대/5백

(지자체)20.3만대/4백
(민간)3.0만대/4백

수소 버스 구매보조(물량/단가)
(시내)400대/210백
(광역)300대/260백

(시내)910대/210백
(광역)810대/260백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화재 예방 완속 전기충전기)
(이동식 신기술 전기충전기)

(액화 수소충전소)

( - )
( - )
( 15 )

 (2만기)
 (300기)
 (32개소)

환경

취약계층 

지원 

및 

환경서비스 

제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대상 2,773명 3,791명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1만대/60만원 2만대/60만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녹조제거선, 에코로봇 도입 등)
녹조제거설비 2대
녹조퇴치밭 1개소

녹조제거설비 25대
녹조퇴치밭 1개소

국립공원 수 22개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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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4년도 환경부 주요사업 설명자료

1. 국가하천정비

2. (신규)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신규댐 건설 및 기존댐 리모델링)

3.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4. 지하수 관리(지하수 저류댐 설치)

5.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에코봇, 녹조 제거선)

6. 녹색인프라 수출 펀드 조성

7.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8.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

9.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10. 무공해차 보급

11.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설치

12. (내역신규)국립공원 및 지질공원(팔공산국립공원 신규 지정)

13. (내역신규)자원순환촉진 지원(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4. 석면피해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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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하천정비

(하천계획과 박영상 사무관, 044-201-7704)

사  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 홍수위 상승 뿐만 아니라,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홍수소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 ㅇㅇ지역 A하천은 해마다 강에 토사가 퇴적되고, 잡목이 무성해지는 등 관리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따라, 하천의 홍수시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과다하게 퇴적된 
토사는 준설 등으로 제거하고, 홍수에 취약한 국가하천의 합류부 지방하천을 
함께 정비하는 배수영향구간 정비 신규사업을 새로 착수하게 된다.

  - ㅇㅇ지역 B하천은 제방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여름철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방하천 중 일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될 예정으로, 국가하천 승격 및 정비에 따라 여름철 홍수위험에 대한 주민 
불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4년부터 ‘26년까지 국가하천정비 예산의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하천 정비율을 90%까지 높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가하천을 조성할 계
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1~’30)｣에 따라 국가하천에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제방축조·보축, 저류지 조성 등) 추진

○ (사업대상) 국가하천 73개소(3,602km) * ‘21.12월 한국하천일람 기준

○ (사업기간) ’95년 ~ 계속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1∼‘30) 기준

○ (지원조건) 직접사업(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비 100%)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국가하천정비 4,510 6,627 2,117 46.9

□ 기대 효과

○ 선제적 하천정비로 ’26년까지 제방정비율을 90%까지 확보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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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신규댐 건설 등)

(수자원정책과 김태윤 사무관, 044-201-7624)

사  례

‘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등 국지적 피해를 

발생시킨 집중호우가 금년에는 거의 전국적 규모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의 일상

화에 대비한 이·치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수 및 치수 상황,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 및 기존댐 리모델링 계획을 마련하였으며(‘23년), ‘24년에는 이 중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극한 홍수 및 가뭄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댐 건설 등 추진(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 (사업규모)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 사업비 규모 500억미만 3개 댐

기본구상 : 사업비 규모 500억이상 7개 댐

○ (총사업비) 93억원(전액 국고)

○ (사업기간) ‘24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2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신규댐 건설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 93 93 순증

□ 기대 효과

○ 재난안전 인프라 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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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수자원정책과 김태윤 사무관, 044-201-7624)

사  례

A시에 거주하는 김ㅇㅇ씨는 거세진 비바람에 한껏 긴장하던 중, 기존과는 

달라진 홍수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에는 홍수예측정보 링크가 걸려있었고, 링크를 클릭하니 디지털트윈 시

스템으로 연결이 되었다. 시스템에는 A시의 홍수예측정보가 3D로 표출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앞으로 6시간 후에도 김ㅇㅇ씨의 거주지역이 범람 또는 침

수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도한 김ㅇㅇ씨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창문 상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한 

후, 당황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전국 댐과 하천의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구현하고,

홍수·가뭄 상황의 선제적 예측·대응과 똑똑한 물관리 구현

○ (사업규모) 전국(댐, 하천 등)

○ (총구축비) 308억원(전액 국고)

○ (사업기간) ’22년 ~ ‘24년 

※ 당면한 기상이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 준공(당초 26년→24년) 추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54 254 200 370.4

□ 기대 효과

○ (전문가) 다양한 위기상황 모의를 통한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국민) 직관적인 3D 정보제공을 통한 물재해 대응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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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 관리(지하수 저류댐 설치)

(토양지하수과 최용준사무관, 044-201-7186)

사  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으로 도서 및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들은 제한급수 등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취약지역의 안정적 물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18년부터 지하수저류댐 3개소(인천 대이작도, 영광 안마도, 완도 보길도)를 

설치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남 완도군의 보길도는 ’22년 

12월부터 120천㎥ 용수(주민 8천명이 50일간 사용가능)를 공급하여 가뭄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올해 말까지 지하수 저류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상습 가뭄지역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물 복지 소외지역을 점차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상습 물 부족을 겪는 도서·내륙 취약지역의 안정적 

용수확보 및 해수침투 방지를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치

○ (사업규모) 상세조사 10개소(20억), 설계 7개소(20억), 공사 3개소(68억)

○ (사업기간) ‘18년 ~ 계속

○ (지원조건) 직접사업(국비 70%, 지방비 30%)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지하수 관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3 108 105 3,500.0

□ 기대 효과

○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 한계 극복 및 지역맞춤형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로 물 복지 소외지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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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에코로봇, 녹조 제거선, 녹조퇴치밭)

(물환경정책과 이연진사무관, 044-201-7018)

사  례

2022년 가뭄 등의 영향으로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가 역대 최고치인 778일을 
기록했다.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소양강댐 상류 등 기존에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녹조가 발생하였다. 기상이변으로 녹조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염원 저감대책과 더불어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는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거·처리 용량이 큰 대용량 녹조제거선을 녹조 우심지역에 투입
하고자 한다. 또한 수심이 낮아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자율주행하는 에
코로봇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농도부터 고농도까지, 하천 양안부
터 중심부까지, 장비별 장점을 극대화하여 전방위 녹조제거 체계를 구축, 녹조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낙동강 하류 및 주요 상수원 지역 등에 녹조 긴급제거가

필요할 때 투입할 녹조제거선, 에코로봇* 확충 및 녹조퇴치밭** 조성 등

      * 수면을 자율 주행하며 녹조가 발생한 물을 흡입 후 필터링 
      **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녹조 과성장 유도 후 녹조·오염원 제거

○ (사업규모)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24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공공수역 녹조발생대응
(녹조제거선, 에코로봇 등)

38 90 52 136.8

□ 기대 효과

○ 제거설비 확대를 통한 녹조의 효율적 제거 및 먹는 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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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색 인프라 수출 펀드 조성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정동진 사무관, 044-201-7564)

사  례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산업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투자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는 하수처리, 상수도 시설부터 그린수소, 폐플라스틱 열분해, AI 소각로 

등 최첨단 기술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기업은 해외 진출 시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

소하기 위해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한 재원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환경부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녹색기업의 재정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

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24~’28년 동안 연간 600억원의 정부 출자를 통해 총 

4,000억원(정부 3,000억원, 민간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가 

조성되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향상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녹색산업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자를 통한 

펀드를 조성하여 수출기업 대상 정책적 재정 지원

○ (사업규모) 총 4,000억원(정부 3,000억원*, 민간 1,000억원)

      * 5년(‘24~’28)동안 연간 600억원씩 정부 출자

○ (지원대상) 순환경제(폐플라스틱 열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 바이오 

발전(LFG 발전, 탄소배출권 확보 등), 신‧재생에너지,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산업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 600 600 순증

□ 기대 효과

○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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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산업혁신과 서지원 서기관, 044-201-6702)

사  례

글로벌 새로운 경제질서로 탄소중립·순환경제가 부상하며, 이로 인해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이 급속 성장중이며, 글로벌 투자 확대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등 신성장 녹색산업 분야 중심으로 지역별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탄소중립·순환경제 분야 유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기존 클러스터 발전방향 마련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23.6)에 따라 자원순환, 바이오에너지 분야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 (대상지역) 경북 구미, 전남 해남, 충남 보령

     * 녹색융합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3개소 선정

○ (사업기간) ‘24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
12

(3개 지역 조성계획 + 
2단계 발전 방향 연구)

12 순증

□ 기대 효과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지역별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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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김원빈 사무관, 044-201-7562)

사  례

 우즈베키스탄에서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추진중인 A기업은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의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전력구매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때마침 환경부에서 중동,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제공하고, 
기업과 1대1 전략회의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점검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며, 국내 녹색기업의 환경 수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녹색산업얼라이언
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A기업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사업 승인부처) 
장관 및 에너지부(전력구매계약 담당)차관과 양자협상을 실시하여 전력구매계약 추진
의 사전 계약을 완료 하고 착공식까지 진행할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였다.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통해 A기업은 15년간 1,080만톤의 탄소 감축실적을 발생하는 등의 
실적을 확보하여 중앙아시아 최초 매립가스 발전 사업 착수, 한국형 자원순환 기술 홍보에 
성공하여 국내녹색기업 해외진출 모범사례로서 타 업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유망 녹색환경기업 수출·수주 지원으로 환경산업 해외

진출지원 성과 창출 및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

-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G2G 협력 강화, 해외 신규사업 발굴

및 기업 수주 현장 밀착 지원하여 녹색산업 수출기반 역량 강화

○ (지원대상) 중소·중견 환경기업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207 328 121 58.5

□ 기대 효과

○ 미래 먹거리인 탄소·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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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녹색산업혁신과 최진성 사무관, 044-201-6706)

사  례

OO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환경씨는 공장 내 설비가 노후되어 고민
이다. 물가상승과 높은 금리 때문에 설비 교체에 드는 자금은 큰 부담이지만, 
최근 친환경경영(ESG)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가니, 창구에서 환경부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
까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
하는 상품을 소개해주었다. 또한, 중소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교체 비용 등도 
지원한다는 안내를 받아 환경부의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된 설비 
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대기, 자원순환, 물산업 등 환경산업육성 및 기업의 환경
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100억

대상 분야 범위 지원
방식

접수규모
(예산) 지원한도 대출기간

중소·중견
환경 기업

환경산업 
시설‧운전자금

시설개선, 
재료비, 인건비 등 재정융자

2,700억
(2,700억)

100억 원

(시설) 10년
(3년거치 7년상환)

(운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중소·중견
모든 기업

온실가스감축 
시설자금

온실가스감축 
시설 개선

1,000억
(1,000억)

10년
(3년거치 7년상환)

녹색전환 
시설자금

기업 오염 
방지시설

이차보전
융자

1,000억
(15억)

10년
(3년거치 7년상환)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2,789 3,799 1,010 36.2

□ 기대 효과

○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 녹색설비 투자에 정책금융을 지원
하여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고 기업의 녹색전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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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공해차 보급

(대기미래전략과 김유란 사무관, 044-201-6881)

(대기미래전략과 정윤화 사무관, 044-201-6882)

사  례

A운수사는 2019년 수소버스를 도입하여 5년간 무사히 운행하던 중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교체할 때가 되었다. ‘24년부터 정부는 모든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9년 또는 90만km로 연장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소버스 스택 교체 지원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A운수사는 
정부지원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수송부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전기차 구매보조

수소차 구매보조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전기승용차: (지자체, 민간) 4백만원×23.3만대
·전기버스: 70백만원×2천대
·전기화물차: (소형) 11백만원×6만대
·전기이륜차: 1.6백만원×50%×4만대
·수소승용차: 22.5백만원×9천대
·수소버스: (시내) 210백만원×910대
          (광역) 260백만원×810대
·수소화물: 250백만원×15대
·청소차: 720백만원×15대
·수소버스 스택교체 지원: 70백만원×30대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합  계 25,652 23,988 △1,664 △6.5 
전기자동차 보급 19,180 17,640 △1,540 △8.0 

수소차 보급 6,334 6,209 △125 △2.0 
무공해차 운영비 138 139 1 0.7 

□ 기대 효과

○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

○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대기오염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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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대기미래전략과 김경미 서기관, 044-201-6897)

(대기미래전략과 전태용 사무관, 044-201-6892)

사  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ㅇㅇ씨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기사를 
접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화재방지 기능을 장착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 중에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징후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게 된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 무공해차 

운행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기 구축,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지원

○ (지원대상)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고, 수소충전소는 지자체 및 민간 구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환경공단(직접),

민간(보조)

· 급속: 150백만원×3,100기(직접, 민간보조 50%)

· 완속: 2백만원×3.7만기(정액보조)

· 화재예방: 4백만원×2만기(정액보조)

· 이동형: 100백만원×300기(직접)

수소충전소 설치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충전소 설치비 보조: 183기(승용 70%, 상용 70%)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합  계 5,189 7,344 2,155 41.5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3,025 4,365 1,340 44.3

수소충전소 설치 1,896 1,817 △79 △4.1
운영비 등 268 1,162 894 333.6

□ 기대 효과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수송부문 대기오염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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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역신규)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팔공산국립공원 신규 지정)

(자연공원과 김정선사무관, 044-201-7314)

사  례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공원계획, 현장관리 등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었다.

이로 인해 도립공원 자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였고, 대국민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 부족 문제, 탐방로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하였다.

환경부는 팔공산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 자연생태계, 경관, 문화적 측면의 

가치가 인정되어 팔공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여 지정하였고, 

2023년 12월 31일부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서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전문적인 관리가 시작되면 자연자원 모니터링, 훼손지 복원,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수 등을 통해 팔공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23.12.31~)에 따라 자연․문화

자원의 체계적 보전, 탐방서비스 고도화, 상생발전 등 추진

○ (사업규모) 126.058㎢ (現 도립공원 대비 0.826㎢ 증가)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24년~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팔공산 국립공원사업)
- 125 125 순증

□ 기대 효과

○ 팔공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자연․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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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역신규) 자원순환촉진 지원(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자원순환정책과 서윤영 사무관, 044-201-7347)

사  례

 EU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자가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ㆍ안전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신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술ㆍ시장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24년부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ㆍ운영한다. 규제특례 
이행에 필요한 책임보험 가입비 및 실증특례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순환경제 관련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신설ㆍ운영, 책임보험 가입비 및 실증특례 사업비 등 지원

○ (지원대상)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

○ (지원규모)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비 500백만원(100백만원×5건)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150백만원(5백만원×30건)

○ (사업기간) ‘24년~(계속)

○ (사업체계)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관계행정기관 통보 전문위원회 개최

사업자→기술원 기술원 기술원→관계기관 환경부

관리ㆍ감독 및 종료 후 법령정비 지원 결과통보 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기술원 등 환경부→기술원 환경부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15.5

(책임보험 및 실증특례 지원 6.5
심의위원회 운영 등 9.0)

15.5 순증

□ 기대 효과

○ 순환경제 신기술ㆍ신시장 창출 유도 및 관련 기술ㆍ시장의 글로벌 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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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석면피해구제 급여

(환경피해구제과 김준호 사무관, 044-201-6818)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석면은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석면피해

구제법」을 제정(‘11.1.시행)하여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지급대상)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1급~3급) 판정을 받은 석면피해자 및 유족

○ (급여종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 6개 분야 지급

   - (요양급여) 석면피해자의 석면치료 소요비용 지원

   -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생활비용 지원

   - (장례비) 석면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례비) 석면피해 인정 전 사망한 사람 또는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기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
당 합계액이 특별조위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지급

   - (석면피해검사비용) 석면피해인정자 등의 진찰·검사비용 지원

○ (수행주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 '24년 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B-A)
%

석면피해구제급여 277 455 178 64.3

□ 기대 효과

○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